
<토론문> 
:「환황해권 시대의 도래와 충남의 미래」에 대한 토론 요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창재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)

□ 「환황해권 시대의 도래와 충남의 미래」논문은 지방·도시 차원에서의 경
제협력/경제통합, 특히 환황해권 경제협력을 포괄적이며 심도있게 다룬 
수준 높은 논문임.

□ 환황해경제권 협력논의는 환동해경제권 협력논의와 함께 1990년대 초반
에 시작되었음.

  - 당시 냉전체제가 종식되었으나 아직 중앙정부 간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
근 지역의 도시·지방간 협력이 모색되었던 것임.

□ 본 논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환황해, 환동해 및 동북아 차원에
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음.

  - 환황해권 혹은 환동해권 지역의 범위가 다소 차이
  - 추진주체간의 경쟁

□ 이러한  지역경제권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: 논문(p.22)에서 지적하
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“지방정부가 주도하고 기업과 민간이 참여하
는 형태를 추진하고 있지만,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부족으
로 산관학연간 연계가 미흡”하였음.

□ 지역경제협력에서 지자체의 역할 
  - 중앙정부 및 민간(업계)와의 역할 분담
    ㅇ 초기(1990년대)와 달리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크게 진전

(한·중 FTA 서명, 한·중·일 FTA 협상 추진 중 업계차원에서 교역, 
투자 활발)



□ 지자체 차원에서의 주된 협력형태
   - 경제교류(trade fair, 경제시찰단, 관광), 생산네트워크(?)
   - 인적교류(청소년 교류, 교육), 문화교류
   - 환경, 해양자원 공동관리, 운송·물류 인프라 구축(중앙정부와의 협조)
 
□ 충청남도 입장에서 환황해권 협력의 문제점 및 과제
  - 중국과의 비대칭성: 중국의 성장거점 지역 중 일부는 우리나라 전체보다도 큰 경제규모 
    ㅇ 징진지 지역(베이징, 텐진, 허베이성 3개지역 포함)
  - 해운항로: 카페리 운송도(평택 및 군산과 산동반도)
  - 담론 vs. 제도화 vs. 실질적인 협력
  - 한·중·일 vs. 한·중
    ㅇ 충청남도의 자매결연지역: 중국의 허베이성, 일본의 구마모토현
  - 새만금개발의 활용

□ 제언 
  -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다양한 협력에 대한 평가
  - 선택과 집중
  - 실질적 협력에 주력
     ㅇ 비슷한 위상의 지자체와의 협력 타당
  - 한·중 협력 우선 => 한·중·일 협력
  - 충청남도 민간(업계)의 필요성 파악 및 지원


